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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21년 

12월부터 도시공원에 의무 적용된 BF 인증제도는 설계 비효율, 기준 해석 차이 등 제도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BF 인증제도의 평가항목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조경가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4가지 핵심 문제 영역인 인증지표 타당성, 인증절차 합리성, 인증제도 현실성, 심사기관 적합성을 

도출하고, BF 인증 경험이 있는 조경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주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공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과 심사 기준 해석의 불일치로 설계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었다. 둘째, 예비

–본인증 간 심의위원 교체로 절차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행정 소요 기간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BF 인증 대응 

업무에 대한 정당한 설계 대가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보상 구조가 확인되었다. 넷째, 조경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

원의 자의적 해석과 개입으로 설계 자율성이 제한되었다. 종합 분석 결과, 이러한 문제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제도 이식의 맥락 부적합성, 제도적 표류,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 인센티브 구조의 필요성 등 네 가지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개선 방향으로는 공

원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 적용, 예비-본인증 간 심의위원 연속성 보장, 조경 전문가의 심의위원 참여 확대, 

설계 대가의 현실화가 제안되었으며, 이를 법령 개정 필요 여부와 실행 가능성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BF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공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무장애 공원, 실무자 인식, 심층 인터뷰, 인증 절차, 설계 대가

ABSTRACT

As South Korea entered a super-aged society in December 2024, ensuring the mobility rights of trans-

portation-vulnerable populations has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issue. Since December 2021, the Barrier-Free 

(BF)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mandatorily applied to urban parks, revealing i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design inefficiencies and inconsistent interpretations of certification criteria.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i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operational processes of the BF certific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explor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four key problem 

areas were identified: the validity of certification indicators, the rationality of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practica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adequacy of review institutions. In-depth interviews and 

thematic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five landscape architecture professionals who had experience with BF 

certific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first, the uniform application of standards without consideration of 

park-specific characteristics and inconsistencies in the interpretation of review criteria undermine design 

predictability. Second, procedural consistency is compromised by changes in review committee members 

between preliminary and final certification stages, resulting in excessive administrative processing times. Third, 

an unreasonable compensation structure was identified, in which appropriate design fees for BF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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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ork are not adequately reflected. Fourth, design autonomy is constrained by arbitrary interpretations 

and interventions by review committee members lacking sufficient expertise in landscape architecture. A 

comprehens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se issues are not independent but are interconnected, forming a vicious 

cycl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rives four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contextual 

incompatibility in policy transfer, institutional drift, the importance of expert participation, and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incentive structures.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the flexible application of 

standards reflecting park characteristics, ensuring continuity of review committee members between preliminary 

and final certifications,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experts on review committees, 

and actualizing appropriate design fe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as short-, mid-, and long-term 

implement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feasibility and the need for legal amendment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policy evidence for improving the BF certification system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genuinely barrier-free parks.

Keywords: Barrier-Free Parks, Practitioners' Perceptions, In-Depth Interview, Certification Procedures, 

Design Fees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1%, 약 1,586만 명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며, 이 중 52.4%는 노인이다. 특히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기간이 단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후 2015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BF 의무인증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4

일부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도 BF 인증 의무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조경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인증 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BF 인

증제도가 확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실무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비

효율적 절차, 인증 기준의 모호한 해석,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나 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경

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증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BF 인증의 평가지표 개선이나 항목별 비교 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됐으며, 실제 인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조경 분야에 

BF 인증이 의무화된 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BF 인증제도의 평가 항목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경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조경 분야 BF 인증 평가 항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인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는 무엇인가? (3)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문헌 및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도출한 후, BF 인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직 조경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 

운영상의 주요 문제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BF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BF 인증제도의 보편적 가치와 정책적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BF 인증 기준의 존

재 자체나 접근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해당 기준이 공원이라는 외부공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해석, 운영, 심사 구조상의 문제이다. 즉, 본 연구는 기준의 엄격성이나 설계의 난이도를 문제 삼기보다는, 

공원이라는 공간 유형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제도가 운용되면서 발생하는 실무적 혼란과 비효율을 조

경가의 경험을 통해 분석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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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포함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BF 인증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관련 법령 및 지침,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여 

제도의 운영 체계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문제점을 항목화하였다. 둘째,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은 인증 지표 타당성, 인증절차 합리성, 인

증제도 현실성, 심사기관 적합성을 중심 범주로 하여, 평가 항목의 적정성, 기준 해석상의 문제, 설계 및 시공 단계

에서의 적용 어려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포함하였다. 셋째, 실제 BF 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

경설계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복수의 도시공원 BF 인증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일부는 5건 이상, 일부는 2–4건의 인증 대응 경험을 보유한 실무자들이다. 인터뷰 참여자

는 모두 조경설계사무소에 소속된 실장급 이상 또는 대표급 실무자로, 평균 경력 15년 이상의 조경설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본 연구는 조경시공자나 공공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설계단계에서 BF 인증 대응

을 직접 수행한 조경설계자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BF 인증의 적용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로 한정하며, 개별 건축 대지 내 조경이나 사유지

는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심층 인터뷰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일정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면 인터뷰, 온라인 실시간 인터뷰, 이메일 인터뷰

를 병행하였다. 인터뷰 방식의 차이가 연구 자료의 일관성과 깊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인터뷰에는 동일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적용하였다. 질문의 핵심 범주(표 2 참조)와 순서는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

하게 유지되었으며, 온라인 및 이메일 인터뷰의 경우에도 대면 인터뷰와 동일한 질문 내용을 기반으로 응답을 수집

하였다. 넷째, 인터뷰 내용은 녹취 후 참여자의 답변을 그대로 전사(transcription)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인터뷰 질

문지의 4가지 범주(인증지표 타당성, 인증절차 합리성, 인증제도 현실성, 심사기관 적합성)에 따라 1차 분류하였으

며,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키워드와 세부 문제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특히 이메일 인터뷰는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보완 및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분석 과정에서는 인터뷰 방식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비교 및 검토하여 특정 방식에서만 나타나는 의견은 주요 주

제로 도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터뷰 방식의 차이로 인한 편향을 최소화하고, 주제 분석 결과의 신뢰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자료 분석은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절차를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모든 인터뷰 자료를 전사한 후, 연구 질문과 관련된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1차 코딩을 하였다. 이후 유사한 

코드들을 묶어 범주화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개념과 문제 유형을 중심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 

도출 과정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설정한 네 가지 분석 범주(인증지표 타당성, 인증절차 합리성, 인증제도 현실성, 

심사기관 적합성)를 기준틀로 활용하되, 인터뷰 자료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쟁점이 있을 경우 범주를 유연하게 조정

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 자료, 문헌 자료, 보도자료를 교차 검토하는 자료의 삼각 검증을 수

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동료 연구자와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해석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공원에서의 BF 인증제도 현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인증제도)는 200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표 1. 인터뷰 대상 전문가

구분 경력 직급 인터뷰 방식 인터뷰 일시

전문가 A 20년 이상 본부장 오프라인 2025.05.21.

전문가 B 15년 이상 소장 오프라인 2025.06.02.

전문가 C 15년 이상 소장 온라인 실시간 대면 2025.06.15.

전문가 D 15년 이상 소장 이메일 2025.06.06.

전문가 E 15년 이상 실장 이메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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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5년에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에 대해 BF 의무 인증이 적용되면서 인증 건수가 급

격히 증가하였다. 2021년 12월 4일부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계획 단계의 도시공원

과 공원시설에도 BF 인증이 의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건축물에서 조경 분야로 확대되면서, 

공원 분야의 BF 인증 건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원 BF 인증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BF 인증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2025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11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주요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한

건축사협회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그간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BF 인증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공원 분야의 BF 인증은 의무화 이후 상대적으로 최근에 확대된 영역으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과 인력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증기관이 건축물 중심으로 형성된 심사 체계와 해석 관행을 바

탕으로 공원 BF 인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배경은 이후 심사기관의 전문성, 기준 해석의 일관성, 그

리고 조경 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최민혜, 2023), 전국 도시공원 23,163개소 중 BF 인증을 받은 공원은 222

개소로, 전체 대비 0.95%에 그친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2025)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BF 인증 

18,541건 중 공원은 222건(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의무화 이전(2021년 이전) 17건에 불과하던 공

원 인증이 의무화 이후 222건으로 약 13배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 확대의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지만, 동시

에 급격한 양적 팽창 과정에서 질적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원은 건축물과 달리 경사도, 식

생 밀도, 계절적 변화, 자연배수 등 다양한 자연환경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외부공간이라는 특성이 있다. 

2.2 선행 연구 분석

BF 인증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증 지표 개선 연구이다. 서

은실과 구본학(2015)은 'BF 인증 지표를 활용한 공원의 개선 방향 연구'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BF 인증 평가

지표를 분석하여 공원에 적합한 인증 지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공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지표가 존재하며, 세부 산출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공원의 입지나 지형적 조

분석 범위 핵심 질문

인증지표 타당성

- 현행 BF 인증 지표가 실제 공원조경 시설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인증 심사 기준이 모호하거나, 심사위원마다 해석이 달라 예측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 인증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설계․디자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 지형적 특수성이 있는 공원에서 BF 기준 적용(과도한 사업비 및 자연 훼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증절차 합리성

- BF 예비인증과 본 인증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바뀌거나, 예비 인증에서 인정된 사항이 본 인증에서 다시 

지적되는 등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을 경험하셨나요?

- 인증 심의․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요구나, 기준 외의 상세한 설계/ 시공 요구로 인해 프로젝트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 현재 BF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인증 절차 중 불필요하거나,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증제도 현실성

- 의무화된 BF 인증 시 용역대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원의 경우 BF 인증 수수료가 대상지의 면적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인증 획득 후 받는 혜택(인센티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사기관 적합성

-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정 방식이나 더 엄격한 변경을 요구하는 문제를 경험하셨나요?

-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심사위원단의 자의적 해석이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문제를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BF 인증 심사․심의의 투명성, 피드백 시스템, 공식 문의처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심사/ 심의 및 인증기관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무리 질문

- 공원․조경 시설 BF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인증제도 개선 시 어떤 정책적․실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한 자유 의견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 2. 인터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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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이 설계의 현실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서은실과 구본학(2016)

은 ‘보라매공원 대상 도시공원의 BF 인증 지표 개선 연구’에서 보라매공원을 사례로 현행 BF 인증 지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시공원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 자연 훼손, 과도한 시설 설치 등의 부작용

과 함께 이해와 인식 부족, 과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제시하였다. 김미혜(2023)는 ‘장애물 없는 공원 인증제도 

개선 연구’에서 BF 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증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증 수수료 차등화, 인

증기관 및 심의 및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지형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필요성을 주요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제도 운용 실태 진단 연구이다. 배선혜 등(2024)은 ‘BF 인증 제도의 운영 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에

서 BF 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인증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 인증기관별 심사 기준 해석 차이, 일관성 부족, 설계와 심사 간의 괴리, 인증기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예측 가능성 저조 등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중복성, 심사위원 

간 기준 해석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 변경 반복 등이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셋째, 실무적 문제 제기 연구이다. 한국조경협회(2024)가 주최한 ‘공원 BF 인증의 이해와 대응 모색’ 세미나에서

는 공원 BF 인증제도의 이해 증진 및 현장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심사 기준의 모호성, 

인증 심사 기간 장기화, 제도적 미비점, 실무자 교육 부족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2023 한국조경가협회 정

례포럼’에서는 ‘도시공원 BF 인증 이슈 및 대가산정’ 주제로 인증 과정에서 조경설계 분야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표되었다. 설계 변경 반복, 창의성 저해, 심의 기간 및 대기 시간 지연 등이 실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

되었다. 이어서 한국조경가협회(2024)의 ‘BF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정책 심포지엄’에서도 BF 인증제도의 현

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안 및 조경설계 분야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

다. 인증 절차의 복잡성, 일관성 부족, 설계와 심사 간의 괴리, 인증기관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제

기되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BF 인증제도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인증지

표 타당성 측면에서 공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기준의 문제, 둘째, 인증절차 합리성 측면에서 복잡한 

절차와 장기화된 심사기간의 문제, 셋째, 인증제도 현실성 측면에서 설계 창의성 저해와 과도한 비용 부담의 문제, 

넷째, 심사기관 적합성 측면에서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과 심사 기준 해석의 불일치 문제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

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첫째, 대부분 양적 데이터나 문헌 분석에 의존하여 실무자의 생생한 경험을 포착하

지 못했다. 둘째, 제도 도입 초기 연구들이 많아 충분한 사례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셋째, 

조경 분야에 특화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BF 의무화 초기에는 자료와 사례가 미비하

여 제도의 실질적 운영 문제를 다루기 어려웠으나, 의무화 시행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BF 인증 업무를 수행한 조경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BF 의무화가 도입

기를 지나 제도적 정착과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실무자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장은 BF 인증 경험이 있는 조경설계 전문가 5인의 심층 인터뷰를 주제 분석하여, ① 인증지표 타당성, ② 인

증절차 합리성, ③ 인증제도 현실성, ④ 심사기관 적합성의 네 범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쟁점과 그 작동 메커니

즘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BF의 보편적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적용 및 해석, 절차 운영, 보상 구조, 심사 전문성이 설계 및 행정 현

장에 어떤 부담과 비효율을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둔다(그림 1 참조).

3.1 인증지표의 타당성

3.1.1 공간적․물리적 특수성 미반영

참여자들은 공원 BF 지표가 지형 및 기존 여건과 리모델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동일한 접근성 요

구를 전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동선의 비효율과 공사비 증가를 유발한다고 인식했다. 즉 문제는 

‘기준이 엄격하다’가 아니라, 지표가 ‘현장 조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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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예컨대 산지 조건에서 최소 경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회 동선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

로 언급되었다(전문가 A, C).

공원은 건축물과 달리 자연 지형, 식생, 경관, 계절적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외부공간이다(강병근 등, 

2007). 그러나 현행 기준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설계의 

현실성을 저해하고 있다. 서은실과 구본학(2015)이 지적한 획일적 기준 적용 문제가 의무화 4년 경과 후에도 개선

되지 않았으며, 특히 산지형 공원과 리모델링 공원에서 구현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3.1.2 다양한 사용자 경험 제한

다수 참여자(B, C, E)는 BF 기준이 특정 이동 방식(휠체어 접근)을 중심으로 설계될 때, 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다층적 경관 경험, 재료 경험, 행태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문가 C는 “모두가 갈 수 있게 하는 시설

을 놓음으로써, 사실 모두가 제한적인 경험만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진술은 ‘미관 우선’의 주

장이라기보다, 공원의 공공성은 ‘접근성’과 더불어 ‘경험의 다양성’도 포함한다는 문제의식에 가깝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접근성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공간의 성격에 따라 핵심 동선과 거점 우선 확보, 그리고일부 구간의 경험적 

선택지 허용 같은 운영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다.

서은실과 구본학(2016)은 자연 훼손과 과도한 시설 설치를 부작용으로 지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

적으로 ‘모두를 위한 공간’이 역설적으로 ‘모두에게 제한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일부 참여자

는 핵심 공간과 주요 동선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 확보하고, 부분적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유

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1.3 심사 기준의 자의적 해석과 일관성 결여

모든 참여자는 동일 시설에 대한 판단이 위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그 결과 설계자

는 ‘기준 충족’보다 ‘해석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진술했다. 전문가 B는 “형태와 디자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심의장에서 각자 생각하는 얘기들을 선포하고, 그걸 방어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고 설명하였다. 즉 문제는 기준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기준의 문구가 모호할 때(또는 예외 조항이 있을 때) 적용 

범위와 판단 근거가 기록과 공유가 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는 데 있다. “형태와 디자인에 대한 명시 기준 

부재”가 심의장에서의 주관 개입을 확대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배선혜 등(2024)이 지적한 심사기준 해석 차이와 일관성 부족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특히 동일 

시설물에 대한 상반된 판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가 드러났다. 일관성 부족은 설계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

하게 저해하고 있었다.

3.1.4 과도한 요구와 디자인 자율성 침해

일부 참여자(A, B)는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심의 과정에서 기준 이상의 추가 요구가 발생하거나, 특정 제품과 특

정 해법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설계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인식했다. 이 문제는 ‘조경의 미적 가치’ 주장이라

기보다, 전문가 A는 “최소등급인 1/18 경사로 기준을 맞췄음에도 위원이 1/20로 요구했고, 특정 제품을 본인들이 

써보니 좋더라며 요구했다. 전체적인 공원 디자인은 상관하지 않고 요구한다”고 비판하였다. 심사 권한이 “최소 기

준 충족 확인”을 넘어 “설계안 구성 자체의 지시”로 확장될 때 나타나는 절차적 위험으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심사에서는 요구의 근거(어느 조항, 어느 지표, 어떤 안전 및 이동 논리인지)를 문서화하고, 기준 외 요구는 원칙적

으로 배제하는 운영 규칙이 필요하다.

이는 심의위원의 개인적 경험과 취향이 객관적 기준보다 우선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다. 설계자는 전문

그림 1. 공원 BF 인증제도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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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의 판단보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에 놓이게 된다. 일부 참여자는 조경 공간의 

미적 요소나 장소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2 인증절차의 합리성

3.2.1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기준 불일치

다수 참여자(A, C, E)는 예비인증 단계에서 수용된 내용이 본인증에서 번복되는 경험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불편이 아니라, 위원 교체에 따른 판단 기준의 단절이 설계 변경과 재작업을 구조적으로 유발한

다는 점에서 절차 합리성의 문제로 해석된다. 특히 예비인증이 ‘사전 합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설계자는 인

증을 예측 가능한 검토가 아니라 사후 수정의 연쇄로 경험할 수 있다. 전문가 C는 “예비인증에서 괜찮다고 한 내

용이 본인증에서 문제 삼아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를 어거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

합리한 부분이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배선혜 등(2024)이 지적한 설계와 심사 간 괴리의 근본 원인이 예비-본인증 간 심의위원 교체에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다. 전문가 E는 이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진단하였다.

3.2.2 기준 외 과도한 요구 및 업무 증가

심사 과정에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도면이나 검토를 요구받아, 인증 대응이 예상 가능한 범위의 설계 보

완이 아니라 요구 대응형 추가 생산으로 전환된다는 사실도 참여자 다수(A, B, E)가 지적했다. 이 문제는 심사 품

질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세스 설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기준 외 요구가 반복되면 설계, 발주, 인증기관 모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인증의 신뢰성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A는 “시공에 별 필요 없는 추가 

도면을 요구한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작업이 반복되고, 시간과 인력만 낭비된다”고 토로하였다. 전문가 E

는 “장애인 복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기준에 없는 추가 시설을 요구하거나 설계안을 전면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이 미뤄진다”고 설명하였다. 전문가 B는 디자인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키기 위해 설계자가 직접 위원회에 

들어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2023년 한국조

경가협회 정례포럼에서 제기된 설계 변경 반복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특히 기준에 없는 도면 요구 

등 구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3.2.3 과도한 인증 소요 기간

BF 인증 절차의 행정 대기 기간이 과도하며 설계 일정 전반에 지장을 준다는 점은 모든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었

으며, 인증 절차의 장기화는 설계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시간적 부담은 별도의 설계 대가로 보상되지 

않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접수 기간만 3개월을 기다리거나 예비인증까지 최소 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설계 용역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 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전문가 C는 “BF 인증 접수 기간만 3개월 정도 기다렸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설계 용역의 기간 연장이 

발생하는데, 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 B는 “예비인증을 받을 때까

지 최소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대행업체, 인증기관, 심의위원들이 다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전문가 A

는 실시설계 도면이 완료된 상태로 검토되기 때문에 심의 중 의견이 나오면 실시설계 도면을 거의 전면 수정해야 하

며, 공원 인증이 어렵고 업무량이 많아 인증기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심의 단계

에서 내용을 확인했다면 심사에서는 행정적 절차만 받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중복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3 인증제도의 현실성

3.3.1 설계 용역 대가의 부재

참여자 전원은 인증 대응이 설계 전 과정에 추가 업무를 발생시키지만, 현행 품셈 및 용역 구조에서는 그 부담

이 설계자에게 흡수된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을 더 달라’가 아니라, 제도의 공적 목표(무장애 환경 조성)

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업무가 시장 및 계약 구조 안에서 ‘비가시화’될 때 품질과 지속가능성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즉 보상 부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인증 대응을 형식 업무로 만들 위험 요인으로 해석된다. 기성 단계에서 BF 

관련 설계 변경이나 보완이 발생해도 별도 비용 청구 항목이 없으며, 현재 반영된 품셈 금액은 컨설팅업체 비용만 

있을 뿐 설계자가 받는 대가는 아예 없었다. 전문가 A는 “BF 인증 받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돈을 못 받는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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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품셈 금액은 컨설팅업체 비용만 있고, 우리가 BF 인증에 대해 받는 것은 아예 없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E는 “BF 인증 업무가 설계 전 과정에 관여하는 추가 업무임에도 별도 용역비 책정 없이 기본 설계비에 포함되거나 

최소한으로 반영되어 거의 서비스 수준”이라고 토로하였다. 전문가 C는 현장의 실제 돈의 흐름과 품셈 대가 계산

이 전혀 다르며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부당한 보상과 실질적 업무 수행자와 

대가 수령자 간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드러낸다.

3.3.2 획일적 수수료 체계

현행 BF 인증 수수료가 대상지의 면적, 시설의 복잡성, 지형 조건, 유형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적

용된다고 다수의 참여자들(A, B, E)이 인식하고 있었다. 수수료와 실제 업무량 간의 괴리는 인증기관의 심사 여력

(검토 시간, 소통 품질)과도 연결되므로, 결과적으로 심사의 일관성과 충실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

수료 체계는 단순 요율 조정이 아니라, 업무량, 시간, 전문성 투입을 현실적으로 연동하는 방향에서 재설계될 필요

가 있다. 전문가 B는 “면적과 유형, 성격을 정확하게 짚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고민해야 하는 업무의 양과 

직결되고, 대가, 비용, 수수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E는 “면적, 시설의 다양성, 지형 

조건 등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 범위가 전혀 다르므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3.3 제도 취지와 실행 과정의 괴리

참여자들은 무장애 공원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재 운영 방식이 설계자에게 체감 가

능한 인센티브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해 인증을 위한 인증으로 기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BF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절차, 보상, 전문성)이 결여될 때 나타나는 목표와 

수단 불일치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가 A는 “공원이 공공을 위한 서비스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

기 위한 설계는 필요하다. 일이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합당한 설계비, 용역비를 받

으면 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B는 “무장애 공원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바람직하다. 다만, 그게 만들어지는 과

정상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 E는 설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어 

단지 인증을 위한 작업이 되고 있으며, 동기부여가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3.4 심사기관의 적합성

3.4.1 위원의 전문성 부족

모든 참여자는 심의위원 구성에서 조경 설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 기준의 해석이 개인 경험이

나 취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진술했다. 중요한 점은 ‘조경 전공자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공원이라는 외

부공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논리를 심사에서 설명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게 다룰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식재 의도나 공간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수정 요구가 결과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

다는 지적은, 심사의 기준이 최소 접근성 확인을 넘어 설계 내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을 시

사한다. 전문가 A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다 조경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다. 장애인협회, 장애인 인권 주장하시는 분

들도 있다. 조경을 모르는 분들이 평가하니 힘든 경우가 있다”고 토로하였다. 전문가 E는 “식재 계획의 취지를 무

시한 채 특정 수목을 지정해서 반영하라는 수정 요구가 들어오면서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

적하기도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장애인 복지 관점은 중요하지만, 조경설계에 대한 이해가 함께 갖춰져야 공원이라

는 특수한 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균형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3.4.2 자의적 해석 여지의 과잉

무엇보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심의위원이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자의적 판단으로 설계 방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를 모든 참여자들은 지적하였다1).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설물을 넣으라거나 법적 기준을 무시

하고 나무를 다 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대상지가 아닌 곳까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

문가 A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설물을 넣으라거나, 심지어 나무를 다 빼라고 한 적도 있다.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

상 식재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은 나무 있는 게 싫다고 빼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대상지가 아닌 곳도 변경 요구했다”

라고 비판하였다. 전문가 C는 “난간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난간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그 난간의 디자인조차 관여한다. 

난간 디자인은 사실 BF 심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 월권적 행위

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지적하였다. 전문가 B는 대행업체 단계에서부터 기준에 없는 얘기와 자의적 해석이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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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여, 문제가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부 참여자는 심사 범위를 BF 

기준에 한정하고, 그 외 디자인이나 재료 선정 등은 설계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3.4.3 심사 절차의 불투명성

심의와 심사 과정에서 결과 의견의 공식화 부족, 설계자 직접 설명 기회 부재, 의견 전달 과정의 왜곡 등 구조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예비인증에서 설계 설명을 했는데 위원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무의미해지고, 설계자는 직접 

설명할 기회도 없이 대행 기관을 통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 B는 “예비인증에서 설계 설명을 했

는데 위원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무의미해지고, 설계자는 직접 설명할 기회도 없고, 대행 기관을 통해 왜곡되어 전달

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하였다. 전문가 E는 “현재는 BF 인증 업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보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공식적인 질의회신 시스템과 피드백 절차가 필요하

다”라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A는 심의에서 확인한 내용이 본 인증 심사에서 다시 반복됨에도 공식 기록이 부재하여 

구두전달 내용만 남게 되며, 설계자는 설득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하였다.

3.4.4 인증기관과 인력 부족

참여자들은 공원 BF 인증기관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BF 인증기관이 공원 BF 인증을 맡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건축 인증은 수치 기반이라 비교적 단

순하지만 공원은 해석의 여지가 많으므로 인증기관이 기피한다고 설명하였다. 전문가 A는 “건축 인증은 수치 기반

이라 비교적 단순하지만, 공원은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

문가 E는 “기관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인증을 처리해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로 인해 사업 진행에 일정상 문

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토로하였다. 공원은 건축보다 해석의 여지가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이를 제

대로 다룰 수 있는 인증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일부 참여자는 조

경설계를 이해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3.5 종합 논의 및 개선 방안

3.5.1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가지 문제 영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악순환의 핵심 원인은 건축물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를 조경 분야에 그대로 적용한 데 있다. 건축물과 달리 

공원은 자연 지형, 식생, 계절적 변화 등 복합적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외부공간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조

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수치 기반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경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모호

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설계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이는 반복적인 설계 변경과 재작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 설계자의 동기는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형식적 인증 

획득에 그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비-본인증 간 심의위원 교체

가 이러한 악순환을 증폭시키는 핵심 고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위원 교체는 일관성 부재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설

계 변경 반복과 행정 소요 기간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전체 시스템의 비효율을 심화시킨다(그림 2 참조).

한편,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BF 인증제도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접근성 확보의 필요성을 경시하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공원은 공공성을 지닌 공간으로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조경 설계에서도 중요한 전제이다. 다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행 제도 운영 방식이 형식적 기준 충족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실제 이용자의 공간 경험이나 이용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복적인 설계 변경과 예측 불가능한 심사 과정은 설계자의 전문적 

그림 2. BF 인증제도 문제의 악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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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간의 질적 완성도를 저하시켜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경가의 문제 제기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공원 BF 인증제도가 실질적

인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운영 구조상의 쟁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제도 이식의 맥락 적합성 문제이다. 본 

연구는 건축물 대상 제도를 조경 분야에 이식할 때 발생하는 ‘맥락 부적합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서은실

과 구본학(2015; 2016)이 평가지표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넘어, 본 연구는 지표뿐만 아니라 심사 구조, 보상 체계, 운

영 절차 전반에 걸쳐 조경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음을 밝혔다. 이는 정책 이식 시 대상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

히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학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형식적 제도 운영과 실질적 목적 달성 간의 괴리를 확인하였

다. 참여자들은 BF 인증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운영 방식을 비판하였다. 이는 제도의 명목적 목표(교통약

자 접근권 보장)와 실제 운영(형식적 인증 획득)이 괴리되는 ‘제도적 표류’ 현상을 보여준다. 배선혜 등(2024)이 지적

한 예측 가능성 저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러한 목적-수단의 불일치에 있음을 본 연구는 밝혔다. 셋째, 조경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의 참여가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 집행 과정

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시사한다. 넷째, 현행 품

셈에 설계자의 BF 대응 업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결함이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부당한 보상 구조는 설계자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형식적 대응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 이는 제도 설계 시 집행 주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3.5.2 개선 방안

참여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을 실행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행 

주체와 예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표 3 참조). 우선, 단기 과제(1년 내)는 법령 개정 없이 운영 개선

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명확한 채점표 개발은 심의위원 간 해석 차이를 줄여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예비-본인증 간 동일 위원 참여는 인증기관의 내부 규정 변경만으로 실행 가능하며, 일관성 부재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심사 결과의 문서화와 공식 질의회신 시스템 구축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설계

자의 반론권을 보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 과제(2–3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합의 도출이 상대적

으로 용이한 과제들이다. 설계 대가 품셈 개정은 조달청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조경 전문가의 심의위원 필수 참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으며,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공원 유형별 차등 기준 마련은 산지형, 평지형, 리모델링 

등 공원 특성에 따른 현실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획일적 적용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3년 

이상)는 제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수수료 체계 개편은 대상지의 면적, 시설 복잡도, 지형 조건 등을 

반영한 차등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원 전문 인증기관 확대는 조경 분야에 특화된 인증기관 지정과 

기존 인증기관의 조경 역량 강화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제도 운용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의 총괄 주체로서 단기적으로 명확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품셈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추

진해야 한다. 특히 조경 분야 전문가, 학계,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원 BF 인증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제

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관은 즉각적으로 예비-본인증 간 동일 위원 참여를 내부 규정으로 의무화

하고, 심사 결과를 문서화하며, 공식 질의회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조경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적극 위

촉하고, 심의위원 대상 조경 특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경계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하

구분 개선방안 실행주체 법령 개정 여부 효과

단기

 명확한 채점표 및 평가 기준 개발 국토부, 인증기관 불필요(가이드라인) 즉각적 개선

 예비-본인증 간 동일위원 참여 인증기관 불필요(운영규정) 일관성 확보

 심사 결과 문서화 및 질의회신 시스템 인증기관 불필요 투명성 제고

중기

 설계 대가 품샘 개정(BF 항목) 국토부, 조달청 필요(품셈 개정) 보상 구조 개선

 조경 전문가 심의위원 필수 참여 국토부, 인증기관 필요(시행령) 전문성 강화

 공원 유형별 차등 기준 및 예외 조항 국토부 필요(고시 개정) 유연성 확보

장기
 수수료 체계 개편(면적 및 복잡도) 국토부 필요(법령 개정) 형평성 제고

 공원 전문 인증기관 확대 및 역량 강화 국토부, 지자체 필요(법령 개정) 제도 역량 강화

표 3. BF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단계별 실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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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가협회 등 학회와 

직능단체가 협력하여 기존 인증제도 매뉴얼을 대체할 수 있는 ‘공원 BF 인증 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하고, 이를 정

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계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심의위

원, 인증기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포함한 종합적 연구, 실제 조성된 BF 인증 공원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해외 선진 사례 비교 연구 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BF 인증제도가 형식적 인증 획득을 넘어 실

질적인 이용자 편의 증진과 공간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

한 기준 운영, 설계자의 전문성 존중,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편, 심사 기준의 자의적 해석과 일관성 결여 문제를 조경 전문가의 심의위원 참여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조경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더라도, 설계 판단이 개인의 경험이나 해석에 의존할 경우 자의성 문제

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특정 전공자의 참여 여부가 아니라 공원 조경 설계의 논리와 의도가 심사 과정에서 설명 가능하고, 그 타당성이 검

증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BF 인증 심사에서는 설계 의도 구현의 적정성을 검

토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원 조경설계에서 접근성 확보와 경관․생태

적 가치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고려되었는지를 설계자가 명확히 설명하고, 심사자는 이를 기준 항목과의 관계 속에

서 검증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심사의 자의성을 줄이고 판단 근거를 공유․축적함으로써, 

기준 해석의 일관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은 공원 유형에 따른 차등 적용뿐만 아니라, 공원 내부 공간의 성격

에 따른 세분화된 적용 원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산지형, 평지형, 리모델링 공원과 같은 공원 유형 구

분은 BF 인증 기준 적용의 1차적 틀로서 유효하나, 실제 설계와 이용은 공원 내부에서도 공간의 기능과 이용 강도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 진입부, 주요 보행축, 광장, 편의시설 주변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용이 집

중되는 공간에서는 현행 BF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접근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자연환경 보전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 공간, 생태 복원 구간, 경관 감상 위주의 탐방로 등에서는 공원

의 자연적 특성과 경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성 확보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접근성 확보와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치를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공원 내부 

공간의 성격에 따라 접근성 확보의 방식과 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원 BF 인증제도에서는 공원 유형 구분과 더불어, 내부 공간의 기능․이용 특성에 따른 단

계적․공간별 적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의무화 이후 조경 분야로 확대된 BF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경가의 관점에서 분

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4가지 핵심 문제 영역인 인증지표 타당성, 인증절

차 합리성, 인증제도 현실성, 심사기관 적합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BF 인증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조경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BF 인증제도는 설계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관되지 않은 심사 기준

과 비효율적 절차로 인해 실무자들에게 혼란과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가지 문제 영역별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지표 타당성 측면에서는 공원의 물리 및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

준 적용이 설계의 현실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모든 공간에 동일한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양한 이용자 

경험을 제한하고, 심사 기준의 자의적 해석은 설계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었다. 둘째, 인증절차 합리성 측면에

서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의위원 교체로 인한 기준 불일치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예비인증에서 승

인된 사항이 본인증에서 번복되거나 새로운 심의위원의 다른 해석으로 재차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설계 변경과 

재작업이 지속되고 있었다. 셋째, 인증제도 현실성 측면에서는 BF 인증 대응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보상 체계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실질적인 설계 변경과 도면 작업은 조경가가 수행함에도 현행 품셈

에는 컨설팅 업체 비용만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심사기관 적합성 측면에서는 심

의위원의 조경 전문성 부족과 자의적 해석, 과도한 개입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였다. 조경 분야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한 심의위원이 개인적 경험이나 취향에 따라 기준 외 항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종합 분석 결과, 이러한 문제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

음이 밝혀졌다. 건축물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를 조경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조경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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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는 설계의 예측 불가능성과 반복적 변경으로 이어지며, 정당한 대가 없이 

업무 부담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형식적 인증 획득에 그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예비-본인증 간 심

의위원 교체가 이러한 악순환을 증폭시키는 핵심 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다루지 못한 네 가지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건축물 대상 제도를 조

경 분야에 이식할 때 발생하는 '맥락 부적합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제도의 명목적 목표와 실제 운

영이 괴리되는 '제도적 표류' 현상을 확인하였다. 셋째,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의 정당성과 효과성

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밝혔다. 넷째, 집행 주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

임을 입증하였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공원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 적용과 

명확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본인증 간 심의위원의 연속성 보장 및 절차 간소화, 조경 전문가의 심의위원 

참여 확대, BF 인증 대응 업무에 대한 설계 대가의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법령 개정 필요 여부

와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단기(1년 내), 중기(2–3년), 장기(3년 이상)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실행 주체와 예상 

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평가지표나 항목별 비교에 집중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조경가의 경험과 

인식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BF 의무화 시행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 축적된 실

질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BF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

공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개별 문제점을 나열하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4가지 문제 영역이 상호 연

계되어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제도 이식의 맥락 부적합성, 제도적 표류,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 인센티브 구조의 필요성 등 네 가지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개선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실행 주체, 법령 개정 여

부, 예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본 연구는 참여자가 5인으로 제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조경가의 관점에서만 분

석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조경가의 관점에서 공원 BF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나, 이는 교통약

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대립되는 관점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인 공간의 질 향상과 

이용 편의로 구현되기 위해, 운영과 심사 과정에서 조경이라는 공간 유형의 특성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질

문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 심의위원, 인증기관, 이용자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포함한 종합적 연구, 그리고 실제 조성된 BF 인증 공원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등

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 1.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

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호 나목(1)에서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지형상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는 해석의 여지가 비교적 

넓어, 실제 BF 인증 심사 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상이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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